
4.15 총선 270만 우편투표 조작 전면무효다!! 
 
  
 
[성 명 서] 
 
  
 
 4.15 총선 우편투표 역시 조작되어 전면무효이며, 대법원은 신속히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관외사전투표등기 2,724,653개 전수조사결과 수신날짜, 배송경유지, 배송시간, 배달결과, 
집배원, 수령인 등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이 발각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위법무효인 QR코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하였고, 전자개표기를 동원한 
개표조작을 하였다.  
 
  
 
규격에 안맞는 투표지와 삼림빵박스가 등장했으며,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를 기록하는 
유령투표가 있는 등 심각한 부정선거였다.  
 
더구나 세계적인 부정선거 전문가인 Walter Mebane 미시간대 정치학과 교수가 5차례나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대한민국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사기)” 등의 
논문을 통해 한국의 4·15총선이 사기임을 알려주었고,  
 
  
 
같은 선거구 모집단을 두었음에도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간 같은 후보간 현저한 차이가 난 
개표결과는 부정선거임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대법원, 검찰, 선관위, 언론, 정당 등은 침묵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의와 진실은 감춰지고 있고,  
 
심지어 공익제보자를 구속시키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는 민경욱 대표를 고발하는 등 
탄압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법원이 재검표를 방치하고, 언론이 침묵하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편을 이용한 관외사전투표 2,724,653개를 등기우편 배송조회 
전산시스템 조회를 통하여 전수조사하였고,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임을 확인하였다.  
 
  
 
이번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전산서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며 전산네트워크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특히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QR코드로 투표지 일련번호를 부여하였고, 투표관리관의 
날인도 인쇄된 것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실물 투표지를 계수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투표를 한 선거인과 투표장에 가지도 않았으나 
투표한 것으로 집계된 선거인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관외 사전투표인의 우편투표 
전수조사로 드러난 것이다.  
 
  
 
종래 대법원이 하는 방식의 실물투표지 계수방식은 재검표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고, 전산서버, 
단말기, 투표지 프린터에 연결된 컴퓨터, 통합선거인 명부의 투표기록, 큐알코드 발급내역, 
서버의 로그인 데이터 등 실물투표지와 전산프로그램 장비에 대한 디지틀 포렌직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이런 방식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선거 검증방식이다.  
 
금번 전수조사 결과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발각되었다. 등기우편물에 
수신날짜가 없는 우편투표들이 138,860건이었고,  
 
배달결과가 배달완료가 아닌 것이 138,853건, 배달완료된 후 배송진행이 된 건이 
140,515건이었다.  
 
  
 
인천우체국을 향하는 관외사전투표지가 경주-포항-대전-부천-경주-부천-포항-인천으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엉터리 배송경유지를 거치고,  
 
내비게이션상 40분 걸리는 27.8km의 거리를 1분만에 도착하는 등의 위조·조작된 우편투표가 
328,723건을 넘었다.  



 
  
 
도착-발송-도착-발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우편투표 배송이 발송-발송, 도착-도착으로 된 것도 
99,772건이 있었다.  
 
우편투표를 접수하지 않고 배송을 진행한 것이 5,356건이었으며, 접수 후 재접수가 된 것이 
30,063건, 특정우체국에 접수 후에 다른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처리된 것이 17,683건이었다.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수령인이 배우자가 5,097건, 동거인·형제자매가 800건이었다.  
 
배달집배원 이름이 누락된 곳이 4,511건이었으며, 전혀 배달되지 않은 우편투표도 6개나 있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발견된 사항만으로도 635,386건에 달하는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등기우편에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시스템의 일시 오류나, 부실관리, 실수 등의 변명이 허용될 수 없는 내용과 양이다.  
 
  
 
어떻게 전체투표의 23.3%에 해당하는 63만 5,000건 이상에 달하는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에 
대해서 이렇게 선별적이고 체계적이며 집중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가.  
 
전체 우편투표의 23.3%인 약 63만 5,000건에 달하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에 조작이 확실한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하므로 이번 4·15 총선의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부분은 전부 무효이다.  
 
  
 
불과 수천표 내외에서 당락이 갈린 경합 지역 선거구가 수십 곳이다. 전국적으로 흩어진 63만 
5,000표의 무효표는 수많은 지역의 당락을 바꿀 숫자이며, 국회구성을 변경시킬 수 있는 
숫자이다.  
 
이 정도의 중대한 결함과 무효 사유는 이 하나만으로도 전체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은 415부정선거라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다. 이제 부정선거임은 전 국민에게 
공개되었다.  



 
대법원이 재검표를 지금까지도 제1회 변론기일도 잡지 않고 미뤄왔고,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서버, 투표용지발급기, 전자개표기, 
무선장비 등 기기와 프로그램에 대한 포렌직 감정을 거부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전산확인장비 등 증거보전절차를 거부한 이유가 바로 이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 때문 아닌가.  
 
  
 
퇴임한 권순일 대법관이 전례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계속하는 것 역시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함이 아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투표조작·개표조작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부정선거의 결과로 구성된 제21대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우리는 3.15부정선거와 
벨라루스의 폭력사태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단군이래 최악의 범죄행위와 그 결과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실체진실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즉시 추진해야 하며, 검찰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즉각 수사를 돌입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서둘러 선거무효를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415부정선거를 통하여 신성하고 존엄한 대한민국 주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찢겨졌다.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찾아 엄벌하여야 하며, 부정선거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강탈되고 짓밟힌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회복하여야 한다.  
 
  
 
  
 



2020년 9월 9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상임대표 민경욱), 선거무효소송대리인단 변호사 
일동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wkJXet_Tcmk 
 
  
 
[이원생중계] 4.15 부정선거, 드디어 뒤집어진다! (2020. 9. 9) 
조회수 14,095회조회수 1.4만회 
•실시간 스트리밍: 12시간 전  
  
 
  
 
  
 
손상대TV  
손상대TV  
구독자 24.1만명 


